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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심화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

다. IMF 외환위기를 벗어난 이후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의 흑자 

등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 거시경제 실적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내

수부진과 소득양극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비정규노동자, 농어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심각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그 

동안 어렵게 이룩한 우리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

이다. 사회양극화는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실업, 

빈곤, 이혼, 청소년문제, 질병, 범죄,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궁극적으로 사회양극화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해체를 가져오고, 또 계층간의 

사회적 갈등구조가 확산되어 자포자기와 욕구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은 집단을 

이뤄 사회적 저항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1) 

따라서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한 방안으로서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정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로 빈곤층의 소득보장제

도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장애인과 노인의 소득지원제도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Ⅱ.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개선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

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2) 이를 

1) 김인재, “양극화 근본대책을 듣고 싶다”, 한국일보 칼럼 ｢아침을 열며｣, 2006.1.18.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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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초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초보장법은, “부양의무자3)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계비4)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하여 수급자

에게 급여를 행한다.5)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류가 있다. 

기초보장법은 그 시행 이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

차례 개정을 하였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동안 제기된 기초

보장제도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6) 

2. 수급권자의 자격요건 개선

(1)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결정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

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를 바꾸고, 연령․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보호대상자

를 결정해 왔던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고, 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

였다.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제5판)｣, 법문사, 2005, 382면 참조. 

3) 동법상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2005.12.23. 

법개정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삭제되었다(2007.1.1.시행).

4) 2006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1만 8천원, 2인 가구 70만원, 3인 가수 94만

원, 4인 가구 117만원 등이다.

5) 수급자는 2000년 10월 약 149만명에서 그 후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4년 전반기에는 약 139만명에 달하고 있다. 

6) 기초보장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04.11.9;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 관련 법안의 올바른 제․개정 방향｣, 

2005.9 및 이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방향”, ｢심화되는 빈곤, 제대로 대처하

고 있는가｣ 토론회(참여연대), 2005.5.11 등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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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

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 공표하고, 최저생계비

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6조).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계측조사 때만으로 한정되며, 비계

측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만을 주로 고려하여 왔다. 

그 결과 1999년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48.7% 

수준이었으나 2004년도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가계지출의 38.1%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현행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률은 크게 변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법의 수급자는 2000년 10월 149만명에서 2004년

에는 139만명으로 감소하였다.7) 

또 1999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의하면 대도시의 최

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06%수준이고 또 서울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의 

133.1%에 달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보장법은 중소도시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금액을 일률적으로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 

생계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대도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

운 생활을 하고 있다.

빈곤심화라는 사회흐름과 달리 수급자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저생

계비가 지역별 생활실태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초보장법

이 빈곤완화라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각건대, 근로빈곤층 증가로 인하여 빈곤의 문제는 빈곤 유무에 

있지 않고 불평등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기초보장법은 우리 사회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이러한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법 

제6조의 개정). 

7)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가 전체의 44.4%

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이 큰 원인이 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

선방안연구｣,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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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계측년도의 경우에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는 현행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은 해가 갈수록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을 낮게 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최저생계비

를 일반가구 소득수준의 일정 수준으로 정하고 매년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대적 방식으로 빈곤선을 정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는 점, 일반 가구의 상대적 생활수준이 빈곤선에 연동하여 적

용된다는 점, 절대빈곤수준과 내용을 둘러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비용지

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결정에도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이 반영되도록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지역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최저생계비 결정에 있어서 지역별 생활실태의 차

이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구분하여 결정하고 이를 기

초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8)

(2)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판정기준의 합리적 설정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기초보장제

도의 사각지대는 상당수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것이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초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중 약 4분의 1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획단

의 2000년도 조사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 중 실제

로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39.2%에 불과하며, 나머지 60.8%는 실제로 부

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는 그 동안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

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사실상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었

다는 점에 기인한다. 

8) 다만 이 경우에 농어촌은 최저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수

급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므로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조정할 때 이를 단계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어촌의 최저생계비는 동결하고, 중소도시는 정상적으로 인

상하며, 대도시는 보다 높게 인상하여 최저생계비의 지역간 적정차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백화종,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선정”, ｢보건

복지포럼｣ 제10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6, 81면 참조.

9) 이는 2004년과 2005년 법개정 이전까지 부양의무자 범위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에 더해 ‘2촌 이내의 동거혈족’까지 포함시키고 이 기준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부양의무관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수급자의 탈락여부를 판단토록 하였

던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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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4년 3월과 2005년 12월의 법개정으로 부양

의무자 범위가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동거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되었

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수급자 탈락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현행 기초보장법시행령(제5조)은 부양의무자의 실종, 가출 또는 행방불명, 부

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단절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

여 부양의무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양의무자가 없

는 수급자는 2001년부터 계속 감소하는 반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는 계

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양불능 또는 부양기피․거부 가구의 비중이 

적지 않고 그 증가율이 매우 높다.10) 따라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

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상징적으로 유지

되는 것처럼 전제할 필요는 없이 실제 관계를 중시하여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법 제2조제5호 

및 시행령 제5조 개정). 

또,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기초보장법에서 

부양능력의 판정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

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

거나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11)를 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시

행령 제4조 참조). 따라서 예를 들어 수급자 가구가 1인 가구이고 이 수급자

10)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4).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가구 중 부양불능 또는 부양

거부․기피 가구는 2001년에 9만 4천 가구로 11.4%, 2002년에 11만 5천 가구 

12.5%, 2003년에 15만 4천 가구 14.8%로 기간 중 전체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10%를 지속적으로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간 중 연평균 28.0%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부양불능보다 부양거부․기피의 

증가율이 더 높아서 부양불능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1.8%인데 비해 부양거부․기

피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38.2%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관계의 단절로 인한 부양거

부․기피 가구가 2001년 2만 2천 가구에서 2003년에는 4만 5천 가구로 늘어나 기

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41.9%에 이르렀다. 이는 빈곤이 가족관계의 단절을 동반하며 

그것이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11) 2005.12.23의 법개정에 의하여 120%에서 130%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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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인 경우 당해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108만 6천 

8백원을 넘으면 이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가

구는 탈락하게 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빈곤층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매우 

비현실적이다.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음으로 인해 중하위계층 정도

의 소득을 가진 부양의무자의 경우에 부양의무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가구 생

활수준이 상당히 훼손되어 오히려 자신의 가구가 차상위계층 내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약간 초과

하는 소득과 재산을 가진 계층의 경우에 부양능력이행으로 인해 이들 간의 소

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빈곤완화를 위한 기초보장

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빈곤층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건사회연구원(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사회적 합리성, 제도적 합리성, 접근성과 재정적 안정성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혹은 평균지출로 상향조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12)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과 동시에, 그 판정기준을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개별가구와 부양

의무자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50% 이하인 경우로 정하여 그 수준

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분의 1만 반영토록 한다. 또한 군복무나 수감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3. 수급자 판단기준의 개선

(1) 부양의무자 기준 부합여부 판단절차의 개선

현행법에 의하면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 유무에 따라 부양능력 없음, 부양

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이 중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 

12) 백화종, 앞의 글,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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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부과되는 부양비(간주부양비)는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적 

이전소득을 강제로 추정하는 것으로 매우 자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층의 가족간 부양은 상당 정도로 파괴된 상태이고 또 개념상으로도 가족

간 부양이 파괴된 자들이 빈곤층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빈곤자들에 대하여 다

시 국가가 가족간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적 이전소득을 강제로 추정하는 

간주부양비는 이를 폐지하고 부양의무를 가진 자에 대하여 실제 부양여부를 

파악하여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개별가구의 소득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간주부양비를 폐지할 경우에 부양의무 이행자와 불이행자 사이의 형평성이 저

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양비 공제제도 또는 부양의무 

이행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부합여부 판단절차의 개선

기초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한 경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

하는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사용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로 구성된다(법 제2조 제8호 내지 제10호 참조). 이들 두 

가지는 과거 기초보장법의 기준을 나름대로 개선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아

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1) 소득평가액에서 근로소득공제율의 차등적용

기초보장법은 소득평가액 산정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토

록 규정하고(법 제2조 제8호)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참여소

득, 공공근로 및 자활공동체 참여 소득, 학생의 근로소득의 30%를 일률적으

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조 제6호∼제9호). 근로소득공제는 근

로유인의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한편으로 근로로 인한 소득을 획득하는데 드

는 기본경비를 감안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

로능력이 취약한 자의 근로소득과 그렇지 않은 자의 근로소득을 동일한 비율

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근로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이 

경우에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취약한 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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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과 환산율의 두 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며 

이 중 재산가액은 기본공제액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최저생

활보장 원칙과 보충성 원칙을 절충하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절충점을 어느 

지점에서 설정하는가는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초보장법시행규칙은 기본공제액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

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가

목)과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부채”(시행규칙 제4조 제1호 나목)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환산율과 

관련해서는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시행규칙 제4조 제2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공제액과 환산율은 기초보장법 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최저

생활보장 원칙과 보충성 원칙간의 조화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며 이 때

문에 수급권자 선정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를 행정부

의 소관에 맡기기보다는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

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산율의 결정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 가

운데 ‘부동산 및 전세가격상승률’은 사실상 기본공제액에 더 관련되므로 이를 

환산율 결정에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이나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수급자로서는 그 상승분이 이미 재산가액에 반영되어 환산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이를 다시 환산율에 반영시키는 것은 이중계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산율은 재산의 실질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이자율

과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 일반재산을 주거용과 비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

가 있다.13) 그리고 현재 환산율은 일반재산의 경우 이자율로 따질 때 연 

50%이며 금융재산은 이자율로 따질 때 75%로 지나치게 높고 게다가 승용차

는 중고시가가 그대로 월소득으로 환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산율에 

일정한 상한을 설정하여 재산으로 인해 비수급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 

13) 백화종, 앞의 글,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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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개선

(1) 주거급여의 현실화

기초보장법에 의하면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

지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 

제11조). 그러나 실제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최저주거

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급

여를 생계급여와 점진적으로 분리하여 임대료를 보조하는 급여로 전환하고, 

임차 가구의 월세임차료와 자가 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한다. 그리고 대도시 임차가구의 최저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비율이 과다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서는 부부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14)

이와 같은 주거보장의 경우에 주거급여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수준도 문제이

지만 이를 현금급여의 증액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현금급

여로는 주택시장의 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수급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의 입주권 부여를 분명히 

규정하고 정부는 매년 수급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이

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시행

기초보장법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 제외)가 아

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차상위계층’으

로 정의하고(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6조),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

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기초보장법은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처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며, 다만 법 제5조 제2항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

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백화종, 앞의 글,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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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계층은 

사실상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생활상태에 있으며 특히 이들이 부담하는 교

육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은 이들을 수급자로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빈곤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초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구원

의 질병임을 감안할 때, 의료급여의 필요성은 질병의 경중보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

여를 실시하고, 기타 교육․주거 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Ⅲ. 장애인과 노인의 소득지원제도 개선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의 지급 확대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 수준에 불과하다. 또 2004년 6월말

까지의 등록장애인 153만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이라 할 수 있

는 수급자 수는 287천명으로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수

는 119천명(7.8%), 최저생계비의 120% 내지 150% 이내에 속하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수는 394천명(2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과 의료보장

(19.0%)으로 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15) 

이러한 통계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장의 필요성이 가장 강한 집단이 장애

인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

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에 장애수당제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법 제44조). 

장애수당이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

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15) 이상의 내용은 변용찬, “장애인연금제도 도입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포럼 발

제문｣, 2006.5, 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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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초기에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중증장애인이었으나, 후에 3∼6

급의 경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였다.16) 정부는 앞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도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수당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17)

2.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최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제도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보장

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18) 이동

급여, 건강급여, 정보접근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등 목적별 급여를 신설해 

장애의 정도와 장애인의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없이 국가

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장

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19)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과 소득감소를 보전해 줌으

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한 무기여연금의 사회부조방식으로 운영한다. 셋째, 장

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예산을 

16)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78만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증 장애인이 16만5천명, 경증장애인이 15만4천400여명이라고 한다.

17) 보건복지부, ｢희망한국 21｣, 2005.9 참조. 나아가 보건복지부(2006.3.16)는 장

애인의 생계지원과 복지제고를 위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을 

2007년부터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내부

적으로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16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장애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 대표적인 경우로 열린우리당의 장향숙의원실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

고 있는 현행 장애수당을 확대하여 무기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장향숙의원실, ｢무기여장애인연금 도입방안｣ 공청회, 2005.6.15 참조.

19)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변용찬, 앞의 글; 백화종, 앞의 글 및 장향숙의원실, 앞

의 공청회자료 등을 참조하였음. 정부는 당장 무기여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5.2.17. 국회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문제이지만,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체계와 연계해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장애수당

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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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넷째, 장애인연금의 급여기준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과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에 두며, 1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

여 계속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1) 연금대상자(수급대상자)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여를 전제로 하여 연금수급권을 보장하

기 때문에 기여능력이 낮고 기여기간이 짧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거나 낮은 금액의 연금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실상 연금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애인에게는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무기여 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1차적인 지급대상은 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120%)으로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경로연금에서와 같이 차상위계층 이상의 

장애인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의 실제소득의 150%(차차상위)까지

를 대상으로 하되 최저임금 및 추가 비용의 보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또는 60세) 미만의 등록장애인20)

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월 소득이 소득세 면세기준 이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교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급 급여의 종류와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의 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와 일

정 소득 이하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보전 급여로 구분한다. 여

기서 추가비용은 장애유형 및 등급별로 지급수준을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다

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추가비용의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0)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

인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 및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고려하여 장

애인연금의 적용대상 연령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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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 관련한 급여는 교통비에 해당하는 이동급여, 의료

비지원에 해당하는 건강지원급여,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급여, 뇌병

변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요보호급여로 총 4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급여수준에 관해서

는, 이동급여는 1-2급 중증장애인과 3-6급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평균교

통비를 지급하고, 정보접근급여는 문자생활을 하기 곤란한 시각장애인 1-4급, 

말로써 의사소통이 곤란한 언어․청각장애인 2-3급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을 

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건강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제외한 월 소득이 소득세 면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건강보

험료 자기부담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요보호장애인급

여는 뇌병변장애 1-2급, 정신지체장애 1-3급, 발달장애 1-3급, 정신장애 1-3

급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상시 보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득보전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에 해

당하는 국민연금 개인부담금을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3) 급여액 산정 및 급여수준

보건복지부장관이 무기여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금액을 매

년 결정하도록 정한다. 무기여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는 장애인단체 대표, 장애

인복지 관련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무기여장애인연금에 관한 

전문가, 무기여장애인연금사업 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

건복지부차관이 맡는다. 연금 급여대상자 중 1-2급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지급

액의 100%를, 경증장애인에게는 80%를 지급하도록 한다. 단 요보호장애인

급여 대상자는 모두 중증으로 간주한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

로, 경제활동이나 국민연금,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천을 통해 소득이 발

생한다 하더라도 일정 소득(예를 들어 최저임금 등)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

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소득실태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하여 재검사를 행한다. 지급

수준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추가비용 및 최저생계비의 보장

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추가비용 및 최저 임금의 보장을 목표로 하여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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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 원

장애인연금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한 일반회계예산

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장애인수당과 같이 장애인연금은 국고

와 지방비를 합하여 지급하도록 한다.21) 그 외에도 교통세, 교통범칙금, 주

세, 담배세 등 장애의 발생과 관계되는 각종 세원을 발굴하여 장애인특별회계

를 신설하고 이를 장애인연금의 재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도도입 초기에 소요되는 재정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

도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가장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인 경우 1-3급 중

증장애인을, 그리고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인 경우 1급과 2급의 중증 장애

인을 대상으로 우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최

저생계비의 150% 즉 차차상위 계층까지 연금의 지급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장애인 연금제도 전달체계

장애인연금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를 활

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활용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

여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연금 지급기준, 지급자격, 지급액 등에 대해 매년 결정하도록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나 별도의 장애인연금법의 제

정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규정한다. 현행 장애수당 관련 규정

을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지급기간 및 시기 등

에 관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보다 용이할 것이다. 이러

한 장애인연금제도가 발전된 이후에 장애인복지법에서 독립된 장애인연금법의 

제정을 별도로 추진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21) 장향숙의원실에서는 무기여장애인연금의 재원을 국비 및 지방비를 5:5로 해서 조

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앞의 공청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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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 확대22)

경로연금이란 1998년 국민연금제도를 전국민에게 확대하면서 당시 65세가 

넘어 연령상 요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1933.7.1. 이전 출생자에 

대한 한시적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노인복지법 제2장 경로연

금).23) 시간이 지나면서 극빈층 바로 위의 차상위층 저소득 노인이 늘어나 지

급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는 1999년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제한으로 가입대

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시 65세 이

상의 저소득계층 노인에 대해서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이나 국제적인 규정은 노인을 65세로 정하여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

업이 발생하여 예전보다 빠르게 경제활동에서 소외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했다는 비율은 28.3%에 

불과하다.24) 또한 공적연금을 2중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수급자 

및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역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의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경제력이 약하여 수령 국민연금액이 실질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실정임에도 

경로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65세25) 이

상인 자로 확대하고,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

22) 이를 위해서 이미 2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유시민의원대표발의안(2005. 

4.12)과 김재원의원대표발의안(2005.7.21)이 그것이다.

23) 1991년부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해온 노령수당을 1998.7.1.

부터 경로연금으로 통합하였다. 2006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99만원 이하)와 극빈층 바로 

위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당 월 3만5000에서 5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올해

에는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 36만 명과 72세 이상 저소득 노인 27만 명 등 63만 명이 

경로연금을 받고 있다.

24)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04, 참조.

25) 김재원의원대표발의안에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 65세에서 

60세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65세를 60세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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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필

요가 있다.

정부 또한 경로연금을 받는 대상이 현재 72세 이상(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층 노인에서 2007년부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26)으로 확

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7)

Ⅳ.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비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기제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부조의 집행 및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부서,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별 민간 사회복지 기관 및 시

설로 구분된다. 우리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28)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 가족

주기 변화, 고령자 독립생활기간 증대, 생계독립 경향 증대에 따라 사회적 부

양비용이 커지고 있고29),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

한 국민의 욕구와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되어 갈수

록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26) 저소득 노인이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58만5000원)의 

6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7) 정부는 경로연금 수령액을 내년에는 5만원, 2008년에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늘

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006년 2월 정부는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경로연금 확대 방안을 결정했다.

28)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22. 및 백종만,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보건복지포럼｣, 2005.11. 참조.

29)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1990년 20.0%에서 2000년에 

34.3%, 2005년에 47.4%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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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와 임금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양극화에 따라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그 

결과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빈곤계층은 감소하지 않

고 있으며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둘째, 복지예산은 앞으로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맞는 행정인프

라를 갖춰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2004년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5.2조원)은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1.5조원에 비해 약 3.5배가 상

승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와 가족복지기능의 약화 등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

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복지지

출 증가율에 비해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복

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평균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0)

셋째, 최근 위기가정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

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강함으로써 복지안전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

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위기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위기가정 출현율의 한 징표라 할 수 

있는 요보호아동의 발생 현황의 경우를 보면 9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

였다.31) 그러나 위기가정 등을 신속하게 발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기가정 발견체계 등을 효

율적으로 개편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크게 높이고 생계관련 사고의 재발

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사회복지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전달체계의 분석범위도 달라

진다. 여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 노인․

아동․여성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 기타 주거복지․보육 등을 중심으로 한 협

의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2003.

31)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3년도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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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복지서비스 전

달체계를 가지지 않고 시군구․읍면동의 지자체 조직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

육부․노동부․보훈처는 특별행정기관을 갖고 있고 일부 업무를 지자체를 통

해 집행하고 있다.32)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횡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

장업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며, 

그 종적인 집행구조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개발과 정책시행의 조정, 

감독과 평가를 담당하고 정책사항의 집행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및 

읍면동 사무소의 행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복지서비스는 대

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

면서 지자체가 일선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분권화 경

향이 확산되면서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시명령에 의한 중앙-지자체간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전략적인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서비스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33)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34)

1) 시군구와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시책

에 따라 읍면동 업무의 대부분이 시군구청으로 이관되고 읍면동사무소는 ｢제

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와 복지 관련 업무｣ 중심으로 재편됨으로써, 복지업무

32) 구체적으로 보건 및 복지업무 일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보육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유치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자활 관련은 노동부, 유공자지원은 보훈처가 담

당하고 있다.

33) 2005년에 67개 복지사업(5,958억원)이 지자체에 이양되었다.

34)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아래의 문제점 이외에도 백종만, 앞의 글, 12-14면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계

획과 지침이 그 집행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체계를 통하여 수행됨으로써 

서비스전달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둘째, 현재의 전달체계는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인구층에 따라 극히 범주화된 서비스체계로 구성되어 통합적

인 서비스의 전달이 힘들다. 셋째,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

템의 수립이 어렵다. 넷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핵심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달체계에서는 전문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또한 전문

인력의 관리도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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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읍면동에 대부분의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35)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복지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 한정된 인력의 업무집중화라

는 측면에서는 시군구 중심의 업무처리가 강점이 있는 반면 주민들의 접근성과 

현장성 확보 측면에서는 읍면동에도 필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1∼2명의 담당자가 복지업무의 70∼80%를 처리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군구․읍면동의 기능조정이 선결과제이다.

2)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오랫동안 지방행정기관이 중앙부처

의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수평적․

협조적 행정관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 복지자원의 조정과 관리 

등을 해 나가야 하지만 아직 지자체 스스로의 정책 개발능력과 경험이 부족하

여 복지의 지방분권이 다소 이르다는 일부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많은 시

군구는 중앙부처(복지부․여성부․건교부․행자부․청보위)에서 수립된 정책

을 읍면동으로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의 개별사업(보건, 자활

사업, 보육업무, 주거복지 등)을 특별행정기관(노동부․교육부․보훈처)과 연

계․조정하는 기능도 미흡하다. 조건부 수급자 선정, 취업대상자 분류, 관리 

등에 있어 시군구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지

자체에서 협력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다.

3) 사회복지 전담 전문인력의 부족

읍면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2명(전국 평균 1.7명)이 복지관련 업무

(기초생활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업무)를 행하고 있으나 사무처리 

부담과 인원부족으로 인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방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

정이다. 시군구청에서 1∼2인이 통합적으로 담당하면 될 업무를 읍면동에서 

분산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업무내용상으로도 각종 상담

성 전화 응대와 유관기관의 요구자료 준비, 주민등록정리 등 읍면동 공통업무

의 처리 등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

한 종합상담, 자활지원계획 수립, 복지자원의 연계서비스 등 전문성이 있는 

35) 복지직 공무원의 81.9%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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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 부처의 확대된 사회복지 집

행업무와 시도․지자체의 복지업무가 읍면동 복지담당자에 집중되는 ‘깔때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선의 현장업무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4)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지역사회에서 민간복지의 주체는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종교․시민단체로 집

약되나 아직 자원총량이 부족하고 그나마 지역간 편차가 심하여 민관의 협력

을 통한 자원활용에 문제가 있다. 특히 郡의 경우는 민간복지이용시설이 하나

도 없는 지역이 거의 절반정도(44.9%)에 이른다. 민간복지이용시설의 지역

사회 활동 또한 미흡하다.36) 이용시설간 기능(서비스․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고, 지역사회 활동보다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한 사업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

다. 또한 지역사회차원의 민간-공공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개별법에 의해 다

양한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능과 인적 구성에 있어 중복 소지가 많고, 

그나마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

다. 전담공무원 중 연간 교육수혜자는 2004년 기준으로 1,000명에도 미달하

여 전체 전담공무원 중 교육수강비율은 1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

다. 또한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은 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운영할 여력

이 없으며 일반과정 안에 사회복지과정을 삽입하는 수준에 있어 교육의 양과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 시군구․읍면동의 기능재조정과 담당인력의 확충

첫째, 시군구․읍면동간의 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시군구와 읍면

동간의 복지기능 재조정을 통해 업무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인력활용의 효율성

36) 2004년 1월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련) 1,500여개 

시설에 16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활동은 미약하다. 2003년 전국 334개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근무여건을 제외하면 ‘지역사회관계’ 영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지역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우가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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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대화한다. 기능 재조정의 큰 방향은, ①시군구의 경우 지역 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일선에서 행하기 어려운 업무와 업무

의 집중화를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는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②읍면동의 경

우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담당자의 현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업무 중

심으로 재편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현재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일

부는 시군구로 이관하여 읍면동에 복지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하되 시군

구와 읍면동간의 기능재조정은 표준조정안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시군구에 인

력이 증원되는 데 따른 적절한 직제를 신설한다.

둘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한다.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 및 현장성 

강화 측면에서 234개 시군구당 평균 8명씩의 인력을 충원하고, 증원인력은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긴급지원 등 읍면동에

서 행하기 어렵거나 집중화가 필요한 업무에 배치한다. 다만, 지역이 넓고 노

인인구가 많아 애로가 있는 농어촌지역은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장이 읍면동 배치를 판단한다. 

(2)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강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복

지협의체를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동 협의체를 통하여 1)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개선방안을 마련하

고, 2)지역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역할, 3)지역의 사회복지자원 개발과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한다. 제도화된 지역복지협의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

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 이밖에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 중 시군구 특정수요사업 요

구시 협의체 심의를 의무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

가시 복지시설의 협의체 참여도를 평가지표에 반영, 참여복지 5개년계획, 지

역사회복지계획 등의 평가시 협의체 참여 등 운영상황 반영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국공립 복지시설 운영 등 국가 및 지자체 사업의 민간위탁시 우선 

위탁대상자로 선정 등 참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등

의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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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제고

복지담당직원에 대하여 복지부 주관의 경력별 ‘지정교육과정’을 통하여 4년

마다 1회씩의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하여 직무별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하

고, 직급별, 분야별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사회복지담당공

무원의 연간 교육훈련시간이 동일직급의 공무원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에 근접

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의 10%를 상시 능력개발에 투입한다.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평가 항목에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이양사업과 관련한 

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지표로 구성한다. 복지부의 지

자체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를 내실화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시군구 지역복지

계획 시행결과 평가 규정에 의거 지자체의 복지수준 등을 평가한다. 지자체의 

종합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로 복지지원수준, 전달체계 구축현황, 복지서

비스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한다.

지자체 평가결과가 반드시 재정상의 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여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08

년까지 복지분야의 각종 보조금 사업을 분야별 포괄보조사업과 개별보조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간에 성과지향적인 복지재정 관리체계를 구

축하고 보조금 수준을 성과평가와 연계한다. 

Ⅴ. 맺는 말

그 동안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은 종합적이기보다는 단편적인 대

책들의 나열에 불과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인

적자원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통해 대처해 나간다

는 기본입장을 취하였다. 이를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지원, 

인적자원 개발, 서민경제 지원 등의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대책들은 사회양극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현상의 완화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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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FTA추진에 따른 국

내산업 피해에 대한 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정책, 경제력집중 완

화정책,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정책, 균형발전을 위한 부동산정책, 조세공정화 

대책,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설정,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정책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하여 차상위층과 서민층 대책, 최저생계비 및 최저임금의 인상, 

빈곤계층을 위한 각종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야 한다.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 보호 확

대, 저소득층 탈빈곤 정책 추진 및 사회복지인프라 구축을 참여복지정책으로 

제시했다. 참여정부 출범 4년째인 현재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증

가하는 빈곤층의 수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본다. 빈곤층 지원 내지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법제의 정비에 더욱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요소가 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여야 한

다. 최저생계비는 목숨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이 아니라 사회

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기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

계측연도 최저생계비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최저생계비가 사회

의 일반적인 소득·지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3년

(과거에는 5년)마다 진행한 이유도 있으나 상대적 빈곤선을 반영하지 않기 때

문이다.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수당과 경로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나

아가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부족하고 장애로 발생하는 추가 지출비용 때

문에 생계유지가 힘든 장애인가구의 소득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기여

방식의 장애인연금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 시군구

와 읍면동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담당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에서 민간협력

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 교육훈련 및 성과측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법제정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복지예

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최소한의 생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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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권리는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정부는 빈곤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정

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빈

곤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빈곤층, 사회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안전망, 최저생계비, 장애인연금, 

사회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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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ormation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and 
Policies for the Poor

Kim, In-Jae*

To aid the poor for a living to stand on its own feet and to solve 

effectively the problems of Social Polarization at presen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overall and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Nets, for 

example, the expansion of eligibility or those covered by the Act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the measures for protection of the working-poor,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s social welfare, etc.. And to promote 

these policies and plans, the current Social Security Legislations should 

be reformed as follows.

To begin with,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the Act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hould be determined reasonably and upward 

to make the healthful and cultured livings. The income below relative 

poverty line should be substituted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regional wage differential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termination 

of minimum cost of living.

Secondly, the payment scale and the limit of application as for the 

allowance for disabled persons in the Disabled Persons' Welfare Act 

and the annuity for the aged in the Old Peoples' Welfare Act should 

be extended reasonably and upward to be applied to the mild disabled 

persons and the aged working-poor. And the annuity for disabled persons 

on the way of public assistance should be introduced by stages from 

the severely disabled persons to the mild ones.

Thirdly, the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improved 

reasonably to readjust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ve structure, to 

fill up the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to further strengthen the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local community between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private organization of social welfare, and to raise 

the social welfare standard under the education and survey of outcome 

about the social welfare service professionals.

Finally, to obtain the desired results for the reformation of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the poor, the Government 

should raise the funds and budget to cover the these policies and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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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Security, social security nets, minimum cost of living, annuity for 
disabled persons,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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